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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공들인 부산 첫 하천종합계획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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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4곳과 지방하천 45곳. 모두 49개에 달하는 부산지역 하천 관리의 지침서가 될 하천정비 종합계획안이 나왔지

만 부실한 내용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부산시 관련 조직이 재정

비된 이후 총체적인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 리버(River) 2030(하천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5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종안 공개된 '리버 2030'  

하천 4개 권역별 사진 정리에  

일반론적 문제 나열이 전부  

학계·시민단체 "보완 절실" 

 

'리버 2030'은 2015년 본보가 보도한 기획시리즈 '생태하천 20년, 방향 잃은 물길'을 통해 하천 관리의 종합적인 밑그림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 6월부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됐다. '리버 2030'은 부산에서 처음 탄생

하는 하천 관련 종합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용역 최종안이 공개된 이후 안팎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전체 400여 장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건 부산 하천의 문제점을 분석한 부분. 미래 대안을 제시하려면 현재 실

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건천화, 복개 등 일반론적인 문제를 5쪽에 걸쳐 나열한 게 전부다. 특히

하천별 문제점을 분석한 게 아니라 4개 권역별로 하천을 묶어 사진 몇 장으로만 정리하고 있다. 

 

중장기 종합계획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투성이다. 홍수 예방을 위한 습지조성 등 부산 지역 특성과 무관한 내용이 포

함되는가 하면, 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 끌어오기(해수 도수)'를 제시하는 등 이미 동천에 일부 적용된 사례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종안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시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완성한 종합계획안으로 향후 부산 하천 관리의 '교과서'가 되기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용역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

천천네트워크 강호열 사무처장은 "용역 시작 단계부터 함께하며 많은 의견을 내고 풀뿌리환경단체와 간담회도 열었지

만, 용역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큰 틀이 바뀌지 않아 한계를 느꼈다"며 "대천천, 온천천 등 하천별로 관할 공무원이 참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5일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물

관리 일원화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시간을 갖고 총체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생명

과학과 주기재 교수는 "옛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정작 옛 물길을 찾는 작업은 빠져 있다. 꼭지는 다 있는데 안에 내

용이 없다"며 "49개 하천이 흐르는 물의 도시 부산에 걸맞은 종합적인 하천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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